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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가짜뉴스 관련 보도는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정책의 취지를 오도한 것입니다

□ 보도내용

 o KBS는 11월 2일 ｢“용어는 오락가락, 근거는 발췌 편집”…방통위 보고서 

살펴보니[가짜뉴스]①｣ 제하의 기사를 통해

   - “방통위가 쓰고 있는 ‘가짜뉴스’라는 용어와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 가짜뉴스 심의 근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방통위 설치법까지 끌어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린 취지에 반한다”

   - “미네르바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소수 의견만 발췌하여 판결 

취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져와 인터넷 뉴스에 대한 심의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독했다”는 의견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보고서에 담긴 가짜뉴스의 사회적 개념*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익숙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외사례, 학계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정리한 것임

    *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퍼트리는 정보”로서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추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오보’(mis-information)와는 구분



 o 헌재 결정문은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제4호의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정보’까지로 적시하고 있어 방통위 설치법령에 따른 심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o 舊,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 결정(소위 ‘미네르바 사건’)은 

허위사실의 표현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방통위 

보고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 아님

   - 상기 헌재 결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임

   - 헌법재판관 다수(5인)의 보충의견으로 “‘허위사실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고,

   - 소수의견(2인)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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